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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사회에 지는 책무: 
COVID-19 팬데믹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낙인 문제에 대응하는 윤리*

문재영1, 박혜윤2, 최은경3

요약 

본 글은 COVID-19 팬데믹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이슈 중 프라이버시 침해와 낙인 문

제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어떠한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본다. 의료인은 환자의 이익과 권익

을 옹호하고 대변할 책무와 함께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공공선을 증진시키는 이중의 책무를 지

닌다. 확진자 접촉을 추적 관리하는 방역 정책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는 공공선의 증진을 위해 필

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지나,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이익 및 권익 보호 의무와 상충하는 결과

를 낳을 수 있다. 감염병과 관련된 낙인과 차별의 문제는 공공선 증진과 환자 이익 옹호 차원 모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주의가 필요하다. 비단 COVID-19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도래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여 의료진이 환자 및 사회에 지는 이중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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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COVID-19 팬데믹은 진료 현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는 예방, 보건교육 등 공중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부문과 임상 현장에서 진료

가 이루어지는 부문은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

었다. 공중보건 윤리와 임상윤리는 각각 그 목적

이 다르다고 인식하였다.1) 전자가 정책가·행정

가·전문가·일반 시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건강

이라는 사회 전체의 집단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면 후자는 의사-환자 관계를 중심

으로 환자의 자율성, 건강,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전자는 신뢰, 정의, 상호의존성, 

연대, 상보성 등의 가치를 다루지만 후자는 자율

성 존중의 원칙, 선행과 악행금지의 원칙 등을 다

룬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감염병 재난과 같이 

전 사회가 공동의 위협에 대처해 나가야 할 상황

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영역 구분이 모호해진다. 

국내에서 지난 겨울 사립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1% 확보 행정명령의 경우에서 보듯, 재난 상

황에서는 의사들에게 개별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

는 것을 넘어서 전체 공중보건 플랜에 협조할 것

이 요구된다[2]. 팬데믹 상황에서는 전문가적 관점

에서 공중보건정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주요한 

주체로 참여할 필요성 모두 강조된다.2) 

공중보건정책에 대한 의사의 책무와 참여는 단

지 감염병 팬데믹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비롯되

는 것은 아니다. 전문직업성은 의사 집단이 사회

와 맺은 계약에서 비롯되며, 의료인이 개별 환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지는 책무의 개념을 포함한다

[3]. 의료인이 사회에 지는 책무는 의료의 질적 수

준 향상, 역량의 보증, 투명성과 책임성 등 다양하

다[4]. 팬데믹 상황에서는 공공선 증진의 필요성

이 극대화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의료인의 역할

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공공선 증진

을 목적으로 개별 환자의 권리나 자율성이 침해될 

때 환자 권리의 옹호자로서의 의사의 역할이 상충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감염병 재난은 공중보건 

위협과 개별 환자의 이익이 모두를 증진시킬 필요

성, 또는 양자가 상충할 수 있는 상황을 배태한다. 

감염병 재난 와중에 공공선의 담지자로서, 환자 

이익의 옹호자로서 때로는 상충하는 의사의 역할 

가운데 의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논하고 

재난과 대응이 야기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다룰 필

요가 있다.

본 글은 COVID-19 대응에서 드러나는 프라이

버시 침해, 낙인과 차별의 문제를 공공선의 담지

자로서, 그리고 개별 환자 이익의 대변자로서 의

료인의 역할을 논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에 

관해서는 개별 환자 이익의 대변 관점에서 공공선

과 개별 환자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확진자와 소수자 집단, 

의료인 등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환자 이익 대변

과 공공선의 담지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이익을 적

극적으로 변호해야 함을 제안한다. 본 글에서는 

의료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의료인이 팬데믹 시

1)	 임상윤리와 공중보건윤리 사이의 대조는 오트만(Ortmann) 등[1]의 공중보건윤리 개설을 참조할 수 있다.

2)	 정부와 공중보건 정책 담당자만이 아닌 의사들이 팬데믹에서 전문가로서 공중보건에 있어 주요한 주체로 참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사 윤리에 관한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미의사협회는 의사윤리원칙(Principles of Medical Ethics) 7번에 “공중보건의 

개선과 지역사회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에 참여”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5]. 또한, Opinion 8.3에서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효과적인 공중보건 정책을 개발하고 의학적 전문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 세계의사회에서는 

2017년 유행병과 팬데믹에 관한 선언(WMA Statement on Epidemics and Pandemics)에서 WHO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국 

의사회 및 개별 의사들이 팬데믹에 미리 준비하는 활동을 벌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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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갖춰야 할 의료윤리적 시각과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Ⅱ. 본론

1. 환자 이익의 대변과 공공선 증진을 위한 복무

오랫동안 의사는 의사-환자 관계로부터 환자

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고 간주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덕

목의 예로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제기되어 온 기

밀 유지(confidentiality)를 들 수 있다. 그 외에 환

자의 자율성 존중과 권리 보장은 의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

으로 의사는 의학적 지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

중보건정책에 협조하고 적극적인 방역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중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세계의사회

는 의사와 공중보건(Statement on Physicians and 
Public Health)에서 “의사와 전문가 단체들은 항상 

환자들(patients)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책

임이 있다. 이는 개인 환자의 진료를 보다 넓은 공

중의 건강 증진과 통합시키기 위해 공중보건 당국

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밝히고 있다[8]. 
여기에는 일상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감시 활동

과 캠페인, 정책 입안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COVID-19와 같은 보건 위기에서는 공중보건 증

진을 위한 노력과 공중보건 당국과의 협력의 의무

가 의사들에게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권리의 존중이라

는 의사의 의무는 공중의 건강 증진 활동과 충돌

할 수 있다. 때로는 공중의 건강 증진 활동을 위해 

개별 환자의 이익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

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정감염병 실명 보

고는 의사의 기밀유지 의무와 직접적으로 충돌한

다. 1980년대 초 HIV/AIDS 초기 유행 당시 감

염 사실이 직장이나 파트너에게 알려졌을 때 감염

자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었다. 이때 HIV/AIDS 
감염 사례를 공중보건당국에 실명으로 보고하는 

것이 의사의 기밀 유지와 환자 보호 의무를 저해

하는지 이슈가 되었다[9,10]. 치료제가 개발되고 

HIV 검사에 따라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

아지면서 Opt-out HIV 검사,3) 그리고 파트너 고

지까지 HIV/AIDS의 기밀유지 의무는 점차 완화

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환자의 이익 측면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기밀유지나 프라이버시 존중이 공중보건 증진 

활동과 충돌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공중보건 감

시 활동(Public Health Surveillance)이다. 미국질

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정의에 따르면 공중보건 감

시 활동은 “공중보건실천을 기획, 입안, 평가하

기에 핵심적인 건강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하는 활동”이다[11]. 
COVID-19 대응에서 볼 수 있듯 공중보건 위험이 

될 수 있는 이상 증상이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대표적

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 감시 활동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여 사생활 침

해의 윤리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12]. 또한, 감염 등의 질병에 취약한 계

층이 오히려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됨으로써 인해 

낙인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3]. 공중보건 감시 활동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낙

3)	 Opt-out HIV 검사란 일반의 일상적인 스크리닝 검사에 HIV 검사를 포함하되 스크리닝 검사에 관한 설명문에 이 내용을 담고, 거부하는 

환자들은 검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전 설명 동의 후에만 HIV 검사를 수행하는 것과 다르다.



162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4권 제2호(통권 제67호) : 2021년 6월

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는 쉽지 않은 쟁점이다. 

물론 공공선과 개별 환자의 이익과 권리가 반드

시 상충한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그림 1>과 같

이 한편에서는 공공선과 개별 환자의 이익과 권리

가 상충하는 것으로, 숙고를 통해 균형을 잡는 것

으로 본다면(A)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선과 환자 

집단의 이익을 큰 틀의 공공선 속에서 합치시키는 

것으로 고려하는 방향(B)도 있을 수 있다.4) 의사

는 사회경제적 요소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부분에 대하여 가장 정직한 증인이 될 수 있으

므로, 임상 현장에서의 환자 이익을 대변하고 사

회와 공동체의 공공선 증진을 위해 건강 위해 요

소의 경감과 제거, 또는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의

사가 참여할 의무 또는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 의

사들은 방역 활동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

생한다면 이것이 목적 대비 정당성이 확보되는

지 숙고하고 필요한 조언과 정책 감시 활동을 통

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A). 한편 의사들은 감염병

에 대한 낙인과 차별과 같이 공공선 증진을 방해

하는 비과학적인 편견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

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B). 의사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정책을 설계하는 공중보건 책임자 역시 두 개

념 간의 관계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공중보건윤리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공

공의 건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를 고려한다. 

2002년 제정된 전미공중보건학회의 공중보건윤

리강령은 “원칙 2번”에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원칙 4번”

에서 권리가 박탈된 이들을 변호하며 건강 형평성

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천명한다[17]. 
임상 의사들 또한 공중보건의 윤리적 원칙을 고려

한다. 전미의사협회는 법적으로 요구될 경우 기밀

유지의 의무가 예외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환

자 정보를 공개할 경우 1)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만 공개하고 2) 가능하다면 환자에게 공개 사실

을 알릴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공공선과 환자

4)	 최근에는 보건의료에서 누락되거나 간과된 환자의 이익을 의료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하도록 주장하거나 이를 위한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의사의 임무라고 정의하는 보건 옹호 활동(health advocacy)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2002년 전미내과학회의 “의사 

헌장(physician charter)”에서 진료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약속의 하나로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과 함께 공중의 이익(public 

advocacy)을 증진하기 위한 약속”을 명시하였다[14]. 또한, 졸업 후 의학교육인증위원회 중 소아과 수련 프로그램 중 하나로 아동 옹호 

교육(child advocacy education)을 포함시킴으로써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개발할 역량으로 구체화하였다[15]. 만약 HIV/AIDS의 

범죄화가 감염인의 공중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한다면 환자의 건강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공중보건 정책상 사생활 침해와 낙인과 차별이 개인의 건강 추구를 정당치 못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환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반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B)의 관점은 그간에 전통적인 의사의 의무로 간주되지 않았던 보건 옹호 활동(health advocacy)을 의사의 의무로 포섭시키는 관점이며, 

공공선 증진의 관점에서 표현되지 않은 취약 집단 건강 수요를 생명윤리가 포괄해야 한다는 처칠(Churchill) 등의 주장[16]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간 누락된 환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공공선에 포함시키는 보건 옹호 활동의 예로는 HIV/AIDS 사례뿐 아니라 가난과 차별, 

낙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 행동해 나가는 사례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그림 1> �(A), (B) 두 가지 모델로 본 ‘개인의 권리와 
이익 존중’과 ‘공공선의 증진’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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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꾀한다[18]. COVID-19 팬
데믹에서 접촉 추적에 관여하는 의사들은 가능한 

한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고 권고한다[19].  한편 “건강 증진 및 예방 의료”

에 관한 견해를 통해 “모든 의사는 개별 환자에 대

한 임무와 공중의 건강에 대한 임무 사이의 균형

을 잡아야 하며” 동시에 “공중보건 분야에 활동하

는 의사들은 공중보건 정책의 사회적 목표와 개인

의 자율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정책을 입안함으로

써 전문직업성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다

[20]. 팬데믹 상황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은 개인의 

자율성 존중과 공중보건 정책의 사회적 목표 두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전문직 윤리에 

충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디지털 추적과 개인정보 보호

한국은 COVID-19 대응 초기에 전통적인 방식

의 강제력 행사보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았다. 한국의 소위 

3T(test, trace, treatment) 방역 정책의 바탕에는 

전국 단위 조회가 가능한 보건의료, 경찰, 통신, 

교통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21]. 전국 단위 데

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경찰과 방역 당국은 확진

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검사와 격리 등 방역 당국의 조치에 응하도록 유

도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을 위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

용하였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의 데이터를 취합하

여 동선을 10분 내에 도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용하였다[22]. 2020년 5월 초의 이태원 발 집단

감염과 8월 광화문 집회 집단감염은 한국 디지털 

기술 활용의 효과가 극대화되었던 사례일 것이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통신사의 기지국 접속 정보

를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이

들에게 행정명령을 통해 진단검사를 요청하였고, 

불응 시에는 형사고발·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23].
중앙집권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위

치 기반 GPS 데이터, 주민등록 데이터, 금융 데

이터 등을 결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강한 행정

조치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디지털 기술 활

용 양상은 가장 중앙집권적인 방식이며 프라이버

시 침해 수준이 높다는 우려를 낳았다[24]. 이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대응 디지

털 추적 앱(digital tracing app) 상당수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앱을 다운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블

루투스 기술을 이용한 확진자 노출 이력만을 활용

하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한국의 시스템은 방

역 당국의 개인정보 동원 및 추적 정책이 목적 비

례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반면, 감

염자에 대한 신원 노출과 비난이라는 불필요한 부

수적 효과를 낳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확진

자 동선 공개의 경우 확진자 신원이 노출되고 사

회적 차별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여러 

번 지적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020년 10월 

7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1판”

을 배포하며 시간 장소별 목록으로 공개하도록 동

선 공개 방침을 바꾼 바 있다[25]. 그러나 여전히 

확진자의 집이나 직장, 종교 등 민감한 정보가 제

공되고 쉽게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26].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의료 현장에서 

갈등으로 이어진다. 환자의 병원 방문 정보가 사

전 동의 없이 방역 당국이나 일반 대중에게 알려

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의료인의 기밀유

지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의료인의 기밀유지 의무가 예외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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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현행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은 제9조 

제3항에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환자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를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

방법’)」 제76조 2의 제1항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를 대상으로 처방전 

및 환자 진료기록부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

는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실질적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시간대에 감염병 환자와 함께 

있었을 경우 환자의 의료기록 전부가 방역 당국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병원 방문 후 자신의 

의료 기밀이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환자의 신뢰

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인과 전

문가 단체는 이러한 문제에 감수성을 가지고 의학

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방역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5)

감염병 전파에 관한 지식이 불확실하고 전파 가

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에서 광범위

한 수준의 정보 수집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정

보의 민감한 수준을 고려했을 때 목적 달성 후 수

집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폐기되는지 투명하

게 밝혀져야 한다. 특히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동

선 정보는 시일이 지나면 방역에 더이상 의미가 

없는 정보임에도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는 방역 당

국의 정보 수집 목적 달성 후 정보 파기 의무는 명

기하고 있지 않고, 제3자 제공 후 제3자의 파기 

의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제76조의 2 제6항).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관련 232만 명의 개인정

보를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영구보존할 예정이라

고 밝히고 있어 더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27]. 
이는 정보인권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지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원칙 중 “목적 구체화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즉 임의적

인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하에 수

집되어야 하고 목적이 완수된 후에 데이터를 삭제

해야 한다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28].
국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환자들의 프라이

버시 침해 가능성은 민감한 기록을 다루는 의료기

관에서 많은 딜레마를 양산한다. 의사와 전문가 

단체는 정부와 방역 당국의 정보 수집 및 보유, 공

개가 목적에 비교해 과도한 수집이나 공개될 경우 

기밀유지의 덕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

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

하는 환자들에게는 환자의 정보가 수집되더라도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수집되

며 방역 당국 외 제3자의 이용은 제한될 것이라는 

점, 관련 기록은 철저히 보안이 될 것이라는 점 등

을 적절히 알릴 필요가 있다.

3. 낙인과 차별의 윤리적 문제

팬데믹에서 감염자 혹은 소수자 집단을 향한 낙

인과 차별이 악화된다. 낙인(stigma)은 의료 사회

학자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의 정의에 따

르면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속성을 갖거나 

행동을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개인’이라고 분류

해 버리는 일종의 표식을 의미한다[31]. WHO와 

UNICEF는 낙인이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특

5)	 국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문학술단체가 성명서나 진료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며 정부의 코로나19 정책과 사회적 반응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간 예는 많다. 2020년 8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급증 국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촉구한 전문학술단체 

성명서[29], 거점전담병원 대응안 촉구 성명서[30]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의료인들은 환자 기밀정보 침해에 관해서도 전문가적 견지에 

근거하여 유사한 대응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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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관시킨다고 경고한다

[32]. 신종전염병은 그 병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기 전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포와 불안, 두

려움을 불러일으켜 낙인화(stigmatization) 과정이 

조장된다. 대표적인 예가 COVID-19 팬데믹 초

기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아시아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다. 낙인과 차별은 당사자의 피해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공중보건 문

제를 초래한다. 

홍콩의 SARS 유행이나 한국의 MERS 유행 당

시 감염자들이 완치되어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기피 대상이 되어 차별을 받는 일이 있었다

[33,34]. 홍콩대학 연구팀은 SARS 유행 지역 주

민들을 대상으로 낙인과 차별 경험에 대한 광범

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34]. 응답자

들의 88.1%가 식사 초대 등 사회적 관계의 단절

(79.1%)을 경험하였다고 하였고, 48.7%가 직장 

내에서 차별 경험을 보고하였다. 특히 설문에 참

여한 응답자들은 높은 빈도로 우울감(73.1%), 불

안과 초조(56.7%), 불면(34.2%) 경험을 보고하였

다. 경험자 중에는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숨

기거나 심지어 의료기관 이용을 꺼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과거의 여러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낙인

과 차별이 커질수록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감

염사실을 숨기고 의료서비스 접근을 피하게 된다. 

이는 당사자도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어 공중보건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다. 

낙인과 차별은 취약 집단의 건강에 위협이 된

다. 낙인은 사실과 다른 편견을 근거로 하는 경우

가 많으며,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받는 영향이 

더 크다[35,36]. 낙인은 취약 인구 집단의 주거, 고

용, 교육, 사회관계 등 삶의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 감정 조절 등 심리적 불건강을 초

래하며 건강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37].
또한, 의료진에 대한 낙인은 보건의료인이 공

중보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의 핵심

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회복력을 위협하고 공중보

건의 유지와 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COVID-19 치료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의 대중 시

설 이용을 거부하거나[38], 심지어 가족의 퇴사를 

강요하는 일도 보도되었다[39]. 해외 여러 나라에

서도 의료진에 대한 낙인이 문제가 되었다. 멕시

코, 말라위 등에서는 의료진이 대중교통시설 이용

을 거부당하고 인도에서는 의료진이 임대주택에

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고[40] 심지어 폭력과 테러

로 희생되기도 하였다[41]. 팬데믹 대응 의료현장

에서의 과도한 업무 부담 외에 이러한 낙인과 사

회적 차별은 의료인의 소진(burnout)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과 생명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료인과 의료전문가 단체는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공중보건 증진이라는 책임이 있다[42]. 낙인과 차

별은 팬데믹에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사회 

구성원들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사회의 공중보건 위기 극복과 회복을 어

렵게 한다. 따라서 의료인과 의료전문가 단체는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주는 이러한 낙인과 차별 문

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는 코로나19 유행이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낙인 

- 의료인, 환자, 아시아인 대상 낙인 - 관련 과학

계가 잘못된 정보의 유포를 막고 대중을 교육하며 

불평등과 편견의 문제에 대항하는 등 역할을 해야 

함을 제언한다[43]. 하지만 한국의 의료계는 이 문

제를 의사, 간호사들을 향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

의 시각에서 바라볼 뿐 아직 환자의 권리 보호와 

공공보건 증진이라는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

다. 이는 팬데믹 이전 한국의 의료계가 낙인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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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문제를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로 보지 

않았고 공중보건 윤리를 의료계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질병을 둘러싼 낙인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

다. 소위 질병이나 건강 관련 낙인(health-related 
stigma)은 정신질환, HIV/AIDS, 비만 등 매우 

흔하다[44].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특정 질환에 

부정적인 태도와 반응을 환자에게 보이는 경우 환

자의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환자의 건강 추구 

행위가 좌절되는 결과를 낳는다[45]. 북미와 서유

럽 의료계는 건강 관련 낙인과 차별을 포함한 성

소수자, 이민자, 인종, 젠더 등 다양한 분야에 걸

쳐 사회적 차별의 건강 영향을 학문적으로 연구하

고 의사협회의 윤리강령에 반영하기도 한다[46]. 
국내의 경우 2017년 개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의

사윤리강령 및 지침에서조차 제5조 “공정한 의료

의 제공”에서 “환자의 인종과 민족 등을 이유로 의

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47]. 하지만 건강 관련 낙인과 차별의 문제를 의

료인과 의료기관이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해야 하

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감염자, 장애인, 성소수자, 정신질환자, 외국인, 

사회경제적 약자 등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회피하지 않도록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

고 지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끌

어내야 한다. 학회, 의사단체 등 의료인 전문가 집

단은 대중과 소통할 때에 낙인과 차별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에 신중해야 하고, 평소 조직 내부에

서부터 낙인과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성원에 대해 윤리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교육기관

은 미래 의료인들이 낙인과 차별 문제를 공중보건

과 의료윤리 주제로 다루고 교육할 수 있는 커리

큘럼을 강화해야 한다. 차별과 낙인 문제에 대응

하는 행동 지침을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Ⅲ. 결론

COVID-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은 늘 상존하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염병 대응을 둘러싼 

다양한 윤리적 과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숙고

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공중

보건윤리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공공선 사이에

서 충돌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의료계와 의료

인이 의료 현장에서 윤리 원칙을 잘 이해하고 동

시에 높은 감수성을 유지하여야 팬데믹 위기에서

도 환자와 대중에게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

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정책적 혼란도 줄일 수 

있다. 

의료인과 의료전문가 단체는 환자의 이익을 옹

호하고 공공의 건강을 증진할 이중의 책임과 역할

을 갖는다. 팬데믹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낙인과 

차별은 이러한 두 책임과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 문제이다. 저자들은 국내 사례들을 의료인이 

사회와 관계에서 가지는 윤리적 책임과 역할이라

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쉽게도 한국의 

의료계는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는 윤리적 틀에 익

숙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

한 부분이 많다. 차별과 낙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

내 의료계와 의료윤리학계가 풀어가야 할 과제

이다.



167

문재영, 박혜윤, 최은경 - 의료인이 사회에 지는 책무: COVID-19 팬데믹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낙인 문제에 대응하는 윤리

감사의 글

본 논문 작성에 함께 숙고해 주신 한양대학교 유상

호, 서울대학교병원 김민선, 유신혜, 서울시립대

학교 강철, 동국대학교 신성준 교수님께 감사드립

니다. 

Conflict of Interest

There are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REFERENCES
[1]	 Ortmann LW, Barrett DH, Saenz C, et al. 

Public Health Ethics: Global Cases, Practice, 

and Context. ed by Barrett DH, Ortmann LW, 

Dawson A, et al., editors. Public Health Ethics: 

Cases Spanning the Globe. Cham(CH) : 

Springer, 2016 : 3-34.

[2]	 연합뉴스. 정부, 중환자병상 확보 첫 행정명

령 … 현장선 ‘과한 주문’ 불만도. 2020.12.19. 

Available from: https://www.yna.co.kr/view/

AKR20201219040100530 [cited 2021 Feb 28]

[3]	 Cruess SR, Cruess RL. The Cognitive Base of 

Professionalism. ed by Cruess SR, Cruess RL, 

Steinert Y. Teaching Medical Professionalism.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7-18.

[4]	 Cruess SR. Professionalism and medicine’s 

social contract with society. Clin Orthop Relat 

Res 2006 ; 449 : 170-6.  

[5]	 AMA.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Available 

from: https://www.ama-assn.org/about/

publications-newsletters/ama-principles-

medical-ethics [cited 2021 May 21]

[6]	 Code of Medical Ethics Opinion 8.3. Physicians’ 

Responsibilit ies in Disaster Response & 

Preparedness. Available from: https://

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

physicians-responsibilities-disaster-response-

preparedness [cited 2021 May 21]

[7]	 WMA. Statement on Epidemics and Pandemics. 

Available from: https://www.wma.net/policies-

post/wma-statement-on-epidemics-and-

pandemics/ [cited 2021 May 21]

[8]	 WMA. Statement on Physicians and Public 

Health. Oct 2016. Available from: https://www.

wma.net/policies-post/wma-statement-on-

physicians-and-public-health/ [cited 2021 Feb 

28]

[9]	 Gostin LO, Ward JW, Baker AC. National HIV 

case reporting for the United States. A defining 

moment in the history of the epidemic. N Engl J 

Med 1997 Oct 16 ; 337(16) : 1162-7. 

[10]	 Bayer R. Public health policy and the AIDS 

epidemic. An end to HIV exceptionalism? N 

Engl J Med 1991 May 23 ; 324(21) : 1500-4.

[1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omprehensive 

Plan for Epidemiologic Surveillance. Atlanta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1986. 

[12]	 Fairchild AL, Bayer R. Ethics and the Conduct 

of Public Health Surveillance. Science 2004 ; 

303(5658) : 631.

[13]	 Lee LM, Heilig CM, White A. Ethical justification 

for conducting public health surveillance without 

patient consent. Am J Public Health 2012 

Jan;102(1):38-44.

[14]	 Blank L. Medical Professionalism in the New 

Millennium: A Physician Charter. 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02 ; 136(3) : 243-46.

[15]	 The Pediatrics Milestone Project. Available 

from: http://www.acgme.org/Portals/0/PDFs/

Milestones/PediatricsMilestones.pdf [cited 2021 

Feb 28]

[16]	 Churchill LR, King NMP, Henderson GE. 

The Future of Bioethics: It Shouldn’t Take a 

Pandemic. Hastings Center Report 2020 ; 

50(3) : 54-6.

[17]	 Thomas JC, Sage M, Dillenberg J, Guillory VJ. 

A code of ethics for public health. Am J Public 



168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4권 제2호(통권 제67호) : 2021년 6월

Health 2002 Jul ; 92(7) : 1057-9.

[18]	 Code of Medical Ethics Opinion 3.2.1. 

Confidentiality. Available from: https://

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

confidentiality [cited 2021 Feb 28]

[19]	 Ethical practice in isolation, quarantine & 

contact tracing. Available from: https://www.

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ethical-

practice-isolation-quarantine-contact-tracing 

[cited 2021 Feb 28]

[20]	 Code of Medical Ethics Opinion 8.11.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ve Care. Available from: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

ethics/health-promotion-and-preventive-care 

[cited 2021 Feb 28]

[21]	 Ahn M. How South Korea flattened the 

coronavirus curve with technology. The 

Conversation, 2020 April 21. 

[22]	 Park S ,  Cho i  GJ ,  Ko H .  In fo rma t ion 

Technology–Based Tracing Strategy in 

Response to COVID-19 in South Korea—

Privacy Controversies. JAMA 2020 ; 323(21) : 

2129–2130.

[23]	연합뉴스. 10분내 확진자 동선추적 … 세계

가 주목한 코로나 역학조사 시스템. 2020.4.10. 

Available from: https://www.yna.co.kr/view/

AKR20200410149400003 [cited 2021 Feb 28]

[24]	 Kahn JP. Digital contact tracing for pandemic 

response: Ethics and governance guidanc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20. 

[25]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2020.10.7.

[26]	 Jung G, Lee H, Kim A, et al. Too Much 

Information: Assessing Privacy Risks of 

Contact Trace Data Disclosure on People With 

COVID-19 in South Korea. Frontiers in Public 

Health 2020 ; 8(305).

[27]	머니투데이. [단독]232만명 코로나 개인정보, 

법적근거 없이 ‘영구보존’ 결정. 2020.10.18. 

Available from: https://news.mt.co.kr/mtview.

php?no=2020101811017649932 [cited 2021 

Feb 28]

[28]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0. Available from: https://www.oecd.org/

sti/ieconomy/oecdguidelinesontheprotection

ofprivacyandtransborderflowsofpersonaldata.

htm#part2 [cited 2021 Feb 28]

[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급증에 따른 전문

학술단체 성명서. 2020.8.24. Available from: 

https://www.ksid.or.kr/rang_board/list.

html?num=4528&code=notice3 [cited 2021 

May 21]

[30]	코로나19 급증에 따른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학술단체 성명서. 2020.12.7. Available 

from: https://www.ksid.or.kr/rang_board/list.

html?code=ncov_notice&num=4873 [cited 

2021 May 21]

[31]	 Goffman E.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New York. Simon & Schuster 

Inc., 1963.

[32]	 World Health Organization. A Guide to 

preventing and addressing social stigma 

associated with COVID-19. 2020.2.24. 

Avai lable from: ht tps://www.who. int/

publications/m/item/a-guide-to-preventing-

and-addressing-social-stigma-associated-

with-covid-19 [cited 2021 Feb 28]

[33]	 Sim M. Psychological trauma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Epidemiol Health 2016 ; 38 : 

e2016054. 

[34]	 Lee S, Chan LY, Chau AM, et al. The 

experience of SARS-related stigma at Amoy 

Gardens. Soc Sci Med 2005 ; 61 : 2038-46.

[35]	 Bayer R. Stigma and the ethics of public health: 

not can we but should we. Soc Sci Med 2008 

Aug ; 67(3) : 463-72.

[36]	 Link BG, Phelan JC. Stigma and its public 

health implications. Lancet 2006 Feb 11 ; 

367(9509) : 528-9.

[37]	 Hatzenbuehler ML, Phelan JC, Link BG. Stigma 

as a fundamental cause of population health 

inequal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69

문재영, 박혜윤, 최은경 - 의료인이 사회에 지는 책무: COVID-19 팬데믹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낙인 문제에 대응하는 윤리

2013 May ; 103(5) : 813-21.

[38]	청년의사. ‘의사, 마트 이용 자제령’ 용인시 사

과에도 ‘들끓는’ 醫. 2020.5.13. Available 

from: https://www.docdocdoc.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080598 [cited 2021 

Feb 28]

[39]	서울경제. 배우자가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퇴

사해주세요. 2020.10.8. Available from: https://

www.sedaily.com/NewsVIew/1Z91WA53S1 

[cited 2021 Feb 28]

[40]	 Forgione P. ‘Please, don’t tell anyone!’: 

healthcare stigma in the COVID-19 era. 

Available from: https://blogs.icrc.org/law-

and-policy/2020/11/12/healthcare-stigma-

covid19/ [cited 2021 Feb 28]

[41]	 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COVID-19 

Global Roundup: Health workers fall victim 

in pandemic-related violence. 2020.8.18. 

Avaiable from: https://news.cgtn.com/

news/2020-08-18/Violence-against-

health-workers-runs-rampant-during-the-

pandemic-T3clm6fD0Y/index.html [cited 2021 

Feb 28]

[42]	 Bostick NA, Levine MA, Sade RM. Ethical 

obligations of physicians participating in public 

health quarantine and isolation measures. 

Public Health Rep 2008 Jan-Feb ; 123(1) : 

3-8. 

[43]	 Chopra KK, Arora VK. Covid-19 and social 

stigma: Role of scientific community. The Indian 

Journal of Tuberculosis 2020 Jul 15.

[44]	 Scambler G. Health-related stigma.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2009 ; 31(3) : 441-55.

[45]	 Nyblade L, Stangl A, Weiss E, Ashburn K. 

Combating HIV stigma in health care settings: 

what works? J Int AIDS Soc 2009 Aug 6 ; 12 : 

15. 

[46]	 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 AMA 

Code of Medical Ethics.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USA, 2010.

[47]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4권 제2호(통권 제67호) : 159-170  ⓒ한국의료윤리학회, 2021년 6월
Korean J Med Ethics 24(2) : 159-170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June 2021

pISSN 2005-8284  eISSN 2234-3598

170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healthcare professionals (HCP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specially those concerning the stigmatization of individuals and the 
infringement of privacy. In the context of public health crises like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HCPs have the dual responsibility of resp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at the same time protecting and promoting public health. While contact-tracing is considered 
an essential public health tool, it can conflict with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s. 
Furthermore, the fact that exposure to infectious diseases can lead to social stigmatization and 
discrimination complicates efforts to protect public health dur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The tension between resp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protecting public 
health requires the careful attention of HCPs. This article argue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thical frameworks or models concerning the dual responsibilities of HCPs in 
the context of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Keywords 
COVID-19 pandemic, infringement of privacy, stigma, discrimination, patients’ interest, public 
good, public health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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